
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방법

특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

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분양

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(수분양권)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, 사업시행자가 이주

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

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

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ㆍ결정을 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

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.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

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위와 같은 확인ㆍ결정 등의 

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 조치한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한 

것이라면,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, 

이주자가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인 사업시행

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

는다. (대법원 1995.06.30. 선고 94다14391,94다14407 판결)


